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정환 의원 외 17명

나. 의안번호 : 제480호

다. 발의일자 : 2019. 3. 19

라. 회부일자 : 2019. 3. 21

2. 제 안 사 유

◦ 석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제거로 시민 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제거 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 요 내 용

가.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지원시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

제거·처리하고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지원비용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어 건물 당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현황

◦ 2016년 기준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1)은 7,961동2), 1,197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제거 및 교체실적은

총 546동임.

구 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거실적(동) 546 210 152 67 68 26 23

소요예산(백만원) 1,469 644 430 119 141 60 75

주<<슬레이트 지붕 교체실적(보조금 지원)>

◦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시 비용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국비:시비=50:50)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본부 집수리사업과 연계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음.

◦ 2019년의 경우 당초 목표물량은 30동이었으나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23동으로 축소되었으며, 세부 사업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악은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음.
2) 주택 5,068동, 시설 1,213동, 공장 573동, 창고 243동, 기타 864동



① 지원신청

(건물주)
⇒

②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③지원대상 선정 통보

(구청)
⇓

⑥ 공사완료 후 지원금
신청

(철거·개량업체)

⇐
⑤ 공사 시행

(철거·개량업체)

⇐
④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업체 선정·계약

(구청)
⇓

⑦공사확인후보조금지급

(구청)
⇒

⑧ 정산 후 보고

(구청)

2)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 상한액 규정 삭제(안 제12조제2항)

◦ 환경부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19.1)에서는 국고보조금 단가에 지자체별 여건, 신청자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지방비 지원금을 더해서 책정

하고 이 경우 지방비는 최소한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국 비 가구당 168만원 가구당 151만원

지방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책정
(단, 국비 지원단가 이상)

<국비 및 지방비 지원 단가>

◦ 그러나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한 경우 사용 면적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붕재를 해체·제거한 경우에는 지붕개량 면적에 따라 최고 30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고보조금이 증액

되더라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임.



일례로 2019년도3) 국고보조금 교부는 해체·제거·처리에 가구당 168만원,

교체·개량에 가구당 151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매칭비율(국비50:시비50)

에 맞춰 시비를 반영할 경우 각각 336만원, 302만원까지 지원 비용은

증가될 수 있음.

구 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비 고

개정 전 최대 200만원 최대 300만원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최대 138만원 증가개전 후 최대 336만원 최대 302만원

<조례 개정 전 후 가구당 지원 단가 변동>

◦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및 지붕개량시

지원 비용 상한액(최고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에 상응

하여 지원 비용이 상향되도록 하는 것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지침을

따르는 것이며, 나아가 시민편익 도모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3)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19년부터 일부(전체 23동 중 4동분) 물량에만 교부 결정되었으나 

’20년부터는 해체·제거·처리 물량 전체에 대해 교체·개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계획임. 

이에 따라 실질적인 조례 개정 효과는 ’20년 지원 비용부터 나타날 것임.



[참고사항]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하려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폐기물관리법」제13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